
세계 경제 동향

 미국 무역법 122조 관세 발동❙2026-2-26 중앙일보; 한국은행

Ÿ ’26년 2월 24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‘글로벌 관세 10%’가 발효됨. 이는 ’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

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(IEEPA)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

수단임. 

Ÿ ’26년 2월 2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(USTR) 대표는 122조에 따른 10% 관세를 일부 국가에 대

해서 15%로 인상하는 등 국가별 차등 적용 방침 가능성을 시사함. 또한,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

지속가능한 관세 부과를 위한 수단이 될수 있으며, 불공정 무역 관행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 등의 추가 

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함.

Ÿ 한편, 경제·법률 전문가들은 무역법 122조가 1970년대 국제수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, 무

역적자를 명분으로 발동하는 것은 법 취지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함.

Ÿ ’26년 2월 26일 한국은행은 미국의 임시 관세 부과로 한국의 관세율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

평가하며, 항후 품목별 관세 부과 등 미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한국의 수출 등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

것이라고 전망함.

미국·이스라엘 이란 공습❙2026-2-28 매일경제; 2026-3-1 연합뉴스; 2026-3-2 매일경제

Ÿ ’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의 다양한 지점에 대한 합동 군사 공습을 단행하였으며, 이란 정부

는 3월 1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확인함.

Ÿ 이에 대응하여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(IRGC)는 이스라엘, 카타르, 쿠웨이트, 아랍에미리트, 바레인, 요르단 등 

중동 내 미국 기지를 공격하고,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선언함.

Ÿ 한편,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·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후 비상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유조선·LNG선 운항 현황

을 긴급 점검하고, 수개월분 비축유와 충분한 가스 재고를 바탕으로 수급 위기 대응력이 충분하다고 밝힘. 아울

러 긴급 대책반을 가동해 매일 사태를 모니터링하고, 실제 수급 차질 시 중동 외 대체 물량 도입과 비축유 방출을 

신속히 추진할 방침임.

❙미국 관세 부과 법적 권한❙
관세 부과 근거 사전조사 필요 여부 부과기간 상한 관세율 상한

무역법 122조 
(심각한 대규모 무역적자)

-
150일

(의회 승인 시 연장 가능)
15%

무역법 301조 
(불공정 무역관행)

USTR 조사
4년

(이해관계자 요청 시 연장 가능)
-

무역확장법 232조 
(국가안보 위협)

상무부 조사 - -

관세법 338조 
(외국의 차별적 행위)

- -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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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‘26년 2~3월 국제 유가 추이❙

국내 경제 동향

코스피, 글로벌 주요 지수 중 연초 대비 최고 상승률❙2026-2-26 동아일보; 한국은행 

Ÿ ’26년 2월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6,000선을 돌파함. 올해 들어 코스피

는 이달 25일까지 44.4% 상승하며 일본 닛케이평균(+16.3%) 등 주요국 증시를 크게 앞질러 세계 주요국 증시 

중 상승률 1위를 기록함.

Ÿ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 합계(5,016조 원)도 사상 처음으로 5,000조 원을 돌파하였으며, 이 중 삼성전자(시총 

1,320조 원)·SK하이닉스(725조 원)가 차지하는 비중이 40%를 상회함.

Ÿ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실적 호조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상승 동력

으로 작용함. 하나증권(7,870), 노무라금융투자(상반기 8,000 돌파 가능) 등 국내외 증권사들이 공격적인 목표

치를 잇따라 제시함.

Ÿ 다만 취업자 수 증가폭이 '24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실업률이 두 달 연속 4%를 나타내는 등 실물경기

와 증시 간 온도 차가 확대되고 있으며, 유동성에 의존한 상승세가 금리 상승 국면에서 급격히 되돌려질 수 있다

는 경고도 제기됨.

Ÿ 한편, ’26년 2월 2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(2.5%)을 발표하며, 수도권 주택 가격, 가계부채 리스크, 환율 

변동성 등에 유의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힘.

v 코스피 급등에 따라 주식 거래대금 및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증권거래세 과세 기반이 확대되고, 이에 연동된 농어촌특

별세*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*농어촌특별세는 「농어촌특별세법」에 근거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지역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

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로, 증권거래세의 15%를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에 활용됨.

https://www.donga.com/news/Economy/article/all/20260226/133425099/2
https://www.bok.or.kr/portal/bbs/P0000559/view.do?nttId=10096670&searchCnd=1&searchKwd=&depth2=200038&depth3=201263&depth=201263&pageUnit=10&pageIndex=1&programType=newsData&menuNo=200690&oldMenuNo=2012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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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’25년 12월~’26년 2월 KOSPI 및 세계 주요 주가지수 추이❙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미국, 농업법 근거 2억 6,300만 달러 농식품 구매계획 발표 ❙2026-02-19 미국 농무부; 2025-08-05 

미국 의회조사국

Ÿ ’26년 2월 19일 미국 농무부(USDA)는 농업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전국 푸드뱅크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에 공급

할 최대 2억 6,300만 달러 규모의 유제품 및 농산물을 미국 농가로부터 구매할 계획을 발표함. 

- 농업법 제32조는 미국 관세 수입 30%를 농업부문 지원에 배정하는 제도로, 1935년 도입 이후 잉여 농산물 수매·

기부, 아동급식 프로그램 지원, 재해지원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음. 

Ÿ 이른바 “USDA 식품”으로 불리는 이 농산물들은 농업마케팅청(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)이 구매할 예

정이며, 구매물자는 긴급식품지원프로그램(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)을 운영하는 푸드

뱅크를 포함한 USDA 식품영양서비스(Food and Nutrition Service)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공급될 예정임.

- 구매 품목 중 유제품은 버터(7,500만 달러), 체다치즈 및 치즈 제품(3,250만 달러), 스위스 치즈(1,000만 달러), 

신선 액상 우유(2,050만 달러), 고온살균 우유(1,000만 달러)로 구성됨. 

- 농산물은 병아리콩(1,200만 달러), 건조 콩(2,500만 달러), 렌틸콩(1,400만 달러), 완두콩(2,400만 달러), 신선 

배(1,500만 달러), 피칸(1,000만 달러), 호두(1,500만 달러)로 구성됨.

v 미국 농업법 제32조는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잉여 농산물을 수매한 뒤 취약계층 식품 지원에 연계하는 구조로, 수급 

안정·복지·영양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사례임. 한국도 품목별 사후 보전에 머무는 현행 방식에서 나아가, 공공수매

를 상시 수급 안정 수단으로 제도화하고 농정과 복지를 연계하는 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https://www.usda.gov/about-usda/news/press-releases/2026/02/19/secretary-rollins-announces-263-million-food-purchase-support-us-producers-and-strengthen-americas
https://www.congress.gov/crs_external_products/IF/PDF/IF12193/IF12193.5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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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이재명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 명령 강화 지시❙2026-02-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; 

2026-02-26 한겨레; 2020-08-03 농림축산식품부

Ÿ ’26년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‘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’을 보고받고, 귀농·귀촌 희망자의 

농지취득이 지가 상승으로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며, 농지 관련 세제·규제·금융 전반의 검토와 함께 대규모 인력

을 투입한 농지 전수조사를 관계 장관에게 지시함. 또한, 취득 후 방치 농지에 대해 매각 명령 방안을 별도 보고

할 것을 지시함.

-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고위험군 표본조사 방식에서 전수조사에 준하는 특별조사 준비에 착수함. 

- 현행 농지법상 불법 임대·방치 농지가 확인되면 처분의무 통지 → 1년 내 처분 또는 경작 → 불이행 시 처분명령 → 

이행강제금 매년 부과의 단계적 제재가 적용됨.

Ÿ 농지 처분의무 통지 대상자는 ’10년 9,527명에서 ’23년 5,855명(-39%)으로, 처분명령 대상 면적은 316ha

에서 151ha(-52%)로 줄었으나, 이행강제금 부과 총액은 73억 원에서 111억 원(+53%)으로 증가함.

Ÿ 최근 5년간 전국의 농지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지가는 상승세를 유지함. ’21년 대비 ’25년 수도권 

농지지가지수는 전·답이 각각 10.9%, 12.2% 상승한 반면, 지방은 전·답이 각각 6.7%, 6.5% 상승에 그침.

v 농지조사 확대와 매각 명령 강화로 향후 방치·불법 임대 농지에 대한 처분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. 이로 인해 귀

농·귀촌 희망자 등 실경작 농업인의 농지취득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. 다만 실효성은 조사 집행력 및 처분명령 

이행 여부에 달려있어 후속 제도 정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.

❙’10~’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❙
구 분 2010 2015 2020 2023

농지처분 의무 통지 
대상자(명) 9,527 7,070 8,080 5,855 
전체 조사대상자 
대비 비중(%)

0.6 0.6 0.7 0.3 

처분명령 
대상자(명) 1,508 1,196 1,706 1,416 
대상 면적(ha) 316 193 205 151 

이행강제금 
대상자(명) 757 474 607 502 
부과액(백만 원) 7,313 5,269 6,180  11,158

❙’21~’26년 1월 지가지수 & 토지거래현황❙

자료: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

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59908&call_from=naver_news
https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economy_general/1246506.html
https://www.mafra.go.kr/bbs/home/792/562340/artclView.do
https://www.reb.or.kr/r-one/portal/stat/easyStatPage.do

